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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언론프레임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한
다. 그 동안의 인사청문회 관련한 언론의 뉴스, 기사 등으로 인하여
인사청문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낙마하였다는 사례는 자주 있었지
만 그것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는 부족했었다.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어떠한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
적 논의나 언론의 보도 행태 등에 대해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
을 뿐, 언론프레임과 인사청문회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
교적 미흡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언론의 프
레임과 인사청문회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
시하고자 하였다.
로지스틱 분석결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기사의 논
조)의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부정적 기사의 수가 많고, 사설의 숫자가 많으면 인사청문
회 통과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위공직 후보자의
직무역량(특히 능력)과 도덕성(특히 재산)의 프레임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직무역
량(특히 능력) 프레임이 도덕성 프레임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
휘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인식되어온, 도
덕성 프레임이 가장 강할 것이라는 것에 반증의 예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2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언론보도
중 도덕성 프레임이 너무 일반화 되어 있어서 그 프레임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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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다는 것이다. 흔하고 만연해있기 때문에 무뎌지는 측면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역
량(능력)’에 대해 ‘도덕성’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해석이
다. 즉, 언론과 여론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후보자는 참
을 수 있어도, 능력(실력)에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해서
는 참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능력과 실력 측면에 상대적으로 좀 더
예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단 보수정권(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한정되어
있고, 외부적 요소의 영향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추후에 특정 조건일 때 어떤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등 추후
깊이 있는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사청문회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일은 사회의 자원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의 영향력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
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인
사문제로 인한 국정동력이 상실되는 사례를 볼 때, 고위공직후보자
의 자질 문제가 더욱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인사청문회 결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앞
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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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대통령제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되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가 형성된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의
첫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첫 개각 인사다. 어떤 인사를 통해 어떤
국정운영을 실현할까 하는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
다. 즉,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사가 첫 내각 인사
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대중은 이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앞으
로 대통령과 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및 전략을 생각하고, 예측 및
짐작을 할 수 있게 된다.
몽테스키외가 강조한 3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
로는 대통령 국정수행의 지지를 언론과 여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
회의 장이기도 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
성을 확보한다면 국정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은 강력하다. 실례로 강력한 지지기반, 일
명 콘크리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인사파동
으로 인하여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제
도적 및 실질적으로 중요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한편으로는, 일관성
없이 자의적, 임의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제비뽑기식 결과를 가져옴으
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용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와 한계도 있지만, 인사행정의 분야가
일반적으로 외적 요인에 의한 취약성과 민감성이 높은 분야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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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행정과정은 진공 상태에서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대
응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외부 변수는 바로 언론이다. 언론을 통해서만 여론을
형성, 수렴, 전달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은 공적으로 불
편부당한 입장에서 역할을 다 하기를 기대하겠지만, 합리적 신제도주
의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도 각자의 이해관계(예들 들어 시청률, 구독
률, 광고주, 부정적 차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등)를 가지는 구성원
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완전한 외부환경(언론) 속에서 불완전한 제도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는지 궁금
했던 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었다. 즉, 언론의 프레임이 고위공직자 인
사청문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호기심이 이 연구의
출발이었다. 이 연구의 가장 주요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1.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기사의 논조가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특성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이 인사
청문회 통과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0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수많은 논란을 양산해오
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에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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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막강한 대통령의 권
한을 견제(견제와 균형 차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후
보자의 자질을 검증(직무역량과 도덕성 차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행정이 점점 전문화 되는 현대국가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고
위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간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정부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그 자질 검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임명직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공개적으로 수행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인사행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식적 검증 절차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은
능력과 도덕성에 기초한 후보자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다. 청문회
의 진행과정과 검증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
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여론의 방향은 정치인들의 의사
결정에 반영이 되면서 인사청문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가 엄청나게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에 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져가는 추세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 확보 절차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국
민은 인사청문회, 그리고 청와대로부터의 지명시점부터 인사청문
회까지 이르는 대부분의 정보들을 언론을 통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는 의제설정 이론의 주창자인 맥콤
(McCombs)이 “언론이란 여론을 낳는 어버이이다. 언론은 공중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이슈를 낳는다. 하지만 어비이가 자식의 앞
날을 완전히 결정할 수 없듯이, 언론은 그 이슈가 발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결정할 수 없다.” 지적한 것처럼 여론은 일정
하게 언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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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언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국민이 후보자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언론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선 후보자
를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또 관련된 사실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는 다시 말해서 대중, 국민이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의 경우, 인사청문회 제
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언론의 보
도 형태 등에 대해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언론프레임과 인
사청문회 제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의 어떤 프레임에 의해 인사청문회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중요요인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유용한 함의를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
는데 이 연구에서는 공직후보자에 관하여 어떠한 논조로 보도하고,
어떠한 이슈를 부각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어떠한 태도로 강조되었는가에 따라서 여론의 판단이 영향을 받았
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는 언론기사별로 다루고 있는 이슈를 유형화하고,
이를 계량화함으로써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에 관하여
일반화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제시된 모형을 통하여 인사청
문회와 언론 보도행태 간 관계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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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1) 인사청문회 제도의 의의와 특징
인사청문회는 국가기관의 주요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
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적격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
다(한국행정학회, 2010:10). 즉,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
명 및 지명하려는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후보자의 직무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임
명직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지니며, 수행해야 할 업무에 맞는 ‘행정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정길, 2003). 이러한 점에서 인사
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통제하는 제도적 수단으
로써 적격자를 임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달성
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정광호, 2010).
인사청문회 제도는 헌법에서 국회를 통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공직
후보자(예: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
검증을 하는 반면,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공직후보자(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다. 또한 인사청문시 국회
의 동의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가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청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인사
청문 대상자는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임명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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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이선우, 2013). 따라서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아닌 장관 후보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 강행 등에 대한 언론의 기사를 접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배경과 제도의 취지
우리나라는 2000년 전까지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
성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김영삼 정부 초
기에 주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
자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한국행정학회, 2010).
계속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인사청문회 법안이 법률로 공
포되어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실 행정부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폐단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
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 각 분야로부
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논하는데 있어서 거의 예외 없이 하
나의 동일한 이론적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몽테스키외의 견제과 균형이라는 고전적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
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출발점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렇게
제도적·정치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고위공직자를 임
명할 수 있게 되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학연·지연·
정치적 충성도에 입각한 정실인사·엽관·편중인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 미달의 인사가 고위공직자로 임명됨
으로써 행정부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그로 인하여 다시 그 책임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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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체됨으로써 국정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정부운영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
뢰가 심각하게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체제의 위기로까지 이어
질 수 있다(정상화, 200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인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대
통령의 인사권에 제한을 함으로써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
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정한 내정자자 국
회에서 거부되는 경우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알고 있는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적 선호보다는 국회의 심의를 통
과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과 자격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국회가 내정자를 제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다 훌륭한 인사를 내정하고자
하는 유인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만약 적절치 못한 인물
이 대통령에 의하여 내정된 경우 국회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잘못된
인사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국정운영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검증을 받게 되는 경우 고
위공직자의 권위와 신뢰가 상승 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뛰어난 국
정 수행을 가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최준영·조진만·가상준·
손병권, 2008). 결국 한국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즉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자격을 갖춘 인사들이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창출해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적 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인사청문 제도의 변천과정은 인사청문회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
는데, 주로 인사청문대상 공직후보자 확대, 청문관련 기간의 확대, 제
출 서류의 확대, 후보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한국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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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2010:18).
2.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
국과 필리핀에 국한되어 있다.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미국의 영향
을 크게 받은 바,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인사청문 및 검증분야에서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연방정부 설립 후 주정부를 통합하고
편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정부 출신의 고위인사에 대한 검증 필요
성, 엽관주의에 의한 정실인사의 폐해, 냉전시대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필요성에 의해 발전되어왔다(김진수·박
천오,2009: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 2007).
1) 법적근거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는 헌법과 법률로 구분되는 이원론적 법
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즉, 헌법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후보자 임명에 필수적인 반면, 법률에 의거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도록 되어 있는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권이 없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한편, 미국의회의 경우 헌법 제2조 제2항1)에 대통령이 지명하
고 연방상원이 인준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2) 대상
1)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 : 대통령은 대사 및 기타 외교사절, 영사, 연방대법원 대
법관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직으로, 헌법에 별도의 임명규정이 없는 모든 연방
공무원을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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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직위는 60여개에 지나지 않지
만, 미국의 경우에는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상원은 이들 외에도
정기적인 비정치적 임명과 군의 승진에 대한 인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직위의 모든 후보자에 대하 인준청문회가 실시
되지는 않고 이중 상당수가 관례적인 절차만 거쳐 인준이 이루어진다
(국회입법조사처, 2009). 또한, 행정부 각료에 대한 인준 기준은 느슨
한 반면 대법관에 대한 인준은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된다는
특징이 있다.
3) 절차
미국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검증이
매우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매뉴얼화된 시스템에서 후보자를 검증한다
는 점이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상원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후보지명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 백악관 인사국, FBI 신원조회,
IRS(국세청) 세무조사,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후보자
를 검증한다. 1년 가까이 충분한 기간 동안 후보자 검증을 거치기 때
문에 후보자의 배경, 문제 등을 밝혀내는데 용이하다. 미국은 소요기
간, 동의안 등 한국보다 훨씬 철저한 중복검증시스템(over-lapping
clearance system)을 거쳐 검증된 사람만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된다
(김일환·장인호, 2010).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 중
99%가 인준에 성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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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권한 사회자(중재자) 역할
의사일정 조정권한 등 막강한 
권한
공개여부
공개원칙, 단 예외적으로 
비공개
공개, 단 예외적으로 비공개
심사기간 20일 이내 평균 9주
실시근거
헌법 제86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등 국회법 제46조의 3, 
제65조의 2, 인사청문회법
미국헌법 제2장 제2조 제2항 
상위의사규칙, 상임위원회 
규칙
4)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간단 비교
<표1> 미국과 한국의 인사청문회 비교
‘자료 : 최용훈, 2003, 국회의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연구 재정리’
인사청문회의 제도운영은 어느 정도 법적 측면에서 설명이 되고 합
리적일 수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를 하나의 실
제 사례에 의하여 비교하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회는 개인적인 신상이나 가족 문제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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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병역면제의 사유와 병역회피 의혹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 계약서 문제
장남의 이중국적문제
공직자 재산등록의 성실성과 세금탈
루 여부
국무총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입장
국무장관과 클린턴 재단의 조화방안
국무부 직원의 증원필요성에 대한 입장
이란핵문제, 아프가니스탄 정책 등 국경
분쟁
국가안보차원에서 에너지 확보방안
여성인권, 난민문제 등 미국의 외교정책
하는 한편, 미국의 국회 청문회는 정책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선우, 201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윤리적 도덕성
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윤리적 도덕성이 비교적 철저하게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하 검증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인사청
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윤리적
도덕성 외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폭 넓은 검증이 가능한 것이다
(강승식, 2015).
<표2>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사례 비교
‘자료 : http://impeter.tistory.com/1199’
3.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쟁점에 관한 논의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쟁점에는 여러 가
지가 있다. 예를 들어, 부족한 인사청문회의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것,
비체계적인 인사검증과정의 다양화된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도덕성에만 치우친 인사검증을 개선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김판석 외(2008)
에 따르면, 고위직 사검증이란,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역량,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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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모두 검토하여 후보자가 공직수행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다. 그리고 최용훈(2003)의 연구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임명동의 기
준에 관한 탐색을 했는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 기준으로 크게 도덕성과 전문가적 능력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했
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후보자의 특성 중 도덕성 검증에만 치
중되어 있다는 것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고, 논란의 원인
이었다(김남희, 2013).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한 연구
중에 후보자 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에 집중하여 정책역량
이나 정치적 역량 등 공직 역량의 평가에 소홀하다는 문제점을 지적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최용훈(2013)의 경우,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보다는 도덕성 평가에 더 치중되고 후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슈가 너무 한쪽으로 쏠
려 있다는 점이나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 등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손병권, 2010). 최준영 외
(2008)도 이와 유사하게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더 치우쳐 있다
고 하였다. 물론 후보자의 도덕성도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
기 위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국
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특성이 된다. 공직
자윤리법은 일반 직업공무원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더 엄격한 규정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도덕성만이 고위 공직을
위한 유일한 자질은 아니므로, 인사청문회에서 오직 도덕성만을 고려
한다거나 도덕성만 너무 크게 부각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적절하지 못한 인사가
대통령에 의해 지명 받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임명이 된다면, 이
것은 인사청문회의 검증과정 및 대통령 견제라는 절차적 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후보자 검증이 아닌 여야의 대립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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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최준영 외(2008)에 따르
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여당의 방어-야당의 공세’라는 특징이 보인다고 하였고, 이것
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물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청문회에서 소관위원회의 위원들이 정파적 성격을 갖는 것은 당
연한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견
제로 정치적 환경이 후보자의 특성보다 후보자의 임용여부에 더 영향
을 미친다면 인사청문회의 검증 기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
다. 후보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정치적 환경만으로 임용 여부가 결정
된다면 이것은 후보자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을 의미한
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에 있어 과도하게 도덕성 측면과
정파적 측면의 접근이 문제가 되는 쟁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쟁점에
대해 언론보도 분석의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경
로의존성(path dependence) 때문이다. 즉, 인사청문회 제도는 언론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전을 해온 경험이 있다. 한국 인사청문회의 태
동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취
임과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전 재산을 전격공개, 소위 ‘재산공개 파동’
을 촉발시켰다. 김용태(2011)에 따르면, 당시 언론들의 특종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이는 단순히 고위 공직자의 재산 비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고위직 인사비리
에 대한 의혹 때문이었다. 그간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공직사회의 인
사비리에 관한 사실과 루머가 무차별적으로 언론으로 흘러들어가 기
사화 되었다.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문제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때 즈음이었다. 즉, 언론과 여론의 문
제제기로 인하여 인사청문회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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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
하는데 어떠한 제도적·정치적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
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전문성
이나 능력보다는 학연, 지연 또는 정치적 충성도에 의한 인사가 임명
되었고, 비리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처럼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논의 끝에
2000년,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면서, 인사청문회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던 미
국의 인사청문회를 참고했다. 미국 역시 정치적 임명직에 대한 검증
의 한 도구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박성희·임윤주, 2012). 마침내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제46조의 3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
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되었다(정일섭, 2003). 이 때 주된 쟁점이 되
었던 것은 언제, 누가,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것
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으며 인사청문회 제
도의 대상자는 점점 확대되어 왔다. 즉,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언론
의 보도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고, 또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런 역
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언론보도의 방식으로 수행하려고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
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체계와 국민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언론에 대한 중요성 역시 앞으로의 인사청문회 발전방향을 논의할 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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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레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미디어의 영향력(프라이밍 효과)
미디어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초기 연
구들은 대부분 미디어의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매우 약하다는
최소효과론(the doctrine of minimal effects)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라자스펠드와 그 동료들은 『The People’s Choice(1948)』라는 책에서
미디어의 대통령선거 캠페인에 대한 보도는 유권자가 원래 지니고 있는
입장을 강화시킬 뿐, 그들의 투표결정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발견에 근거하여 미디어의 영향
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최준영·조진만, 2009). 즉, 이는
자신이 동조할 수 있는 견해만 받아들여도 그렇지 않은 내용은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
장과 견해에 따르면 미디어의 영향력이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것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최소효과론을 정면으로 반박하
는 새로운 이론과 경험적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주로 미
디어의 의제설정 능력(agenda setting power), 프라이밍 효과,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미디어는
국민들이 어떠한 정치인, 정치적 현상을 평가하는데 활용하는 기준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결정 및 의사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이다.
프라이밍 효과는 미디어가 하나의 정치적 이슈를 구성하는 여러 측
면들 중 특정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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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슈를 평가하고자 할 때 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바로
그 측면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 국
민들이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서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로 활
동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 현안이나 정치인을
평가하는 방식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
집한 후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수순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러한 방식보다는 정보의 지름길
(information shortcu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현안이나 정치
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준영·조진만, 2009). 즉
미디어가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현안의 특정 속성을 집중적으로 부각
시켜 보도하는 경우 국민들은 바로 그 측면을 정보의 지름길로 활용
하여 정치인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것은 시공간적 또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당연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언론을 통하여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지, 그 요소를 볼 때는 어떤 부
분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과 잣대로 평가해야하는
것인지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는 사실상 S.
루커스의 저서 『POWER : A RADICAL VIEW』에서 말하는 ‘3차
원적 권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성적 권력’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견해 형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2. 미디어의 현실 사회적 구성
현대의 대중정치에서 미디어의 매개 없이는 정치 현실과 국민들 사이
의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중요 인물에 대한 평가, 중
요 국가 정책의 홍보 및 평가 등도 미디어의 의제설정과 틀짓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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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역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미디어의 구성주의적 시각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틀린(Gitlin, 1980)과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의 생산과정을
하나의 사회적 구성으로 보았다. 뉴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
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나름의 특성에 따라 경험적으로 형성된 뉴스
틀을 통해 재구성된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곧 ‘뉴스’란 특정
뉴스 틀에 의해 선택되고 특성화되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의미이다(김훈순, 1998).
이처럼 뉴스에서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
하느냐가 관건이다. 갬슨(Gamson 1989)에 따르면, 사실들이 응집하고
조직화를 거쳐 하나의 이야기 구조(narrative structure)에 의해 구체화
될 때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박성의·임윤주, 2012). 언론이 만든 이미지
는 실제 바깥 세상을 왜곡하거나 틀리게 그린 머릿속 그림으로 볼 수
있다.
베넷(Bennett, 1982)과 하틀리(Hartley, 1982)는 매스미디어를 적극적
‘사회현실의 규정자’로 정의하며,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미디어가 규
정하는 현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결국 매스미디어가 생
산하는 뉴스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건 자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박성의·임윤주, 2012). 뉴스는 추측으로 점철된
자신의 관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별다른 억양 없는 자연스러운 목소리
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뉴스는 세상을 그저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을 드러내진 못하지만, 대신 지극히 뚜렷한 우선순위에 의거
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 마음 속에 공들여 짓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간다
는 것이다.
이러한 뉴스의 ‘현실구성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해석된 것’이라는 점이다. 특정 사실이 보도되기까지의 여러 과정
을 거쳐 마침내 뉴스화되어 도달한 ‘뉴스’란 본래 그 사건 자체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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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규정’인 것이다(백선기, 1993).
뉴스는 곧 이야기이다. 뉴스의 제작과정에는 이미 존재하는 의미를 단
순히 전달할 뿐 아니라,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 활동이
개입되어 있다. 즉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인지하는 현실은 단순히 일어
난 사실들의 합이라기 보다는 수정 및 변형은 물론 새로운 의미부여 과
정을 거쳐 형성된 일종의 ‘재구성된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주의
적 접근’은 대중이 어떠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등과 같은 개인적
가치판단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최선열·김학수, 2002).
3. 프레임 개념
터크만(Tuchman, 1972)은 뉴스를 세상을 내다보는 창으로 보고, 미디
어의 사회적 현실 구성에 대해 창틀을 뜻하는 ‘프레임(frame)’의 개념을
사용해 설명했다. 특정한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 창이 비추는 대로
세상을 인삭하게 된다는 것이다. 언론은 그들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
건 특정한 담론을 생산해내는 도구로, ‘프레임’이라 불리는 틀을 사용한
다. 뉴스 프레임이 달라지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뉴스를 접하는
개인의 해석은 달라지며, 이는 대중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성의·임윤주, 2012). 어떤 색깔 안경을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른 색깔로 보여지기 마련이다.
현대 미디어 연구에서 사용되는 있는 이 뉴스 프레임 개념의 시작은
고프만(Goffman, 1974)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프레임을 “사회적 사
건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관여가 지배하는 조직의 원칙”이란
정의했다(Goffman, 1974). 양승목(1997)은 고프만의 이런 정의가 언론이
지배적 현실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정의라고
평가하였다.
기틀린(Gitlin, 1980)은 “프레임은 인지, 해석, 강조, 선택과 제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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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규칙적인 배열
로 사회적 담론이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즉, 프레임은 지속적이기 때
문에 초기의 프레임을 분석하면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미래에 어떤 식
으로 보도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리프만(Lippmann, 1992)은 ‘바깥세계’에 대한 ‘우리 머릿속 그림(the
pictures in our heads)’은 미디어에 의해 재구성된 ‘의사환경
(pseudo-environment)’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미디어가
투명하게 현실을 반영한다는 미디어의 현실반영론에 바탕을 둔 기존 언
론학 연구의 초점을 미디어가 적극적인 현실 규정자의 역할을 한다는
미디어 현실구성론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양
승목, 1997). 이런 미디어 현실구성론에 따르면 뉴스는 현실 혹은 사실
그 자체의 반영물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현실의
규정자로서 역할을 한다(Gitlin, 1980; Tuchman, 1978). 그리고 그러한
역할은 미디어가 뉴스를 통해 제시하는 상징적 현실에 특정한 프레임
(frame)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주관적 현실에 영향을 미침으
로써 수행된다(Bennett, 1993; Hall, 1984; Hartley, 1982). 이러한 관점에
서 현실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뉴스 작동기제로서의 프레임은
뉴스분석 연구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안병규, 2013).
최근의 연구에서도 미국의 Stefano와 Ethan은 1996-2000년 사이 보
수 성향의 Fox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된 20개 마을의 공화당 지지율
이 0.4~0.7%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Scott Collins는 “Crazy like
a Fox: The inside story how Fox news beat CNN”를 통해 Fox
News의 프레임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
켰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프레임 이론을 정의하고 설명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론이 선택과 강조, 배제에 따른 보도를 통해서 사
회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것에는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20
한 이들이 설명하는 프레임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이 어떠한 방
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의미 역시 포함하고 있다.
프레이밍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론 매체는 복잡한 현
실을 뉴스로 전달함에 있어서 같은 내용이라도 특정한 맥락과 관점에
따라 전체적인 뉴스의 이야기 줄거리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것
이 일단 뉴스 프레임의 차이를 만든다(Entman, 1993; Pan & Kosicki,
1993). 그리고 뉴스 프레임이 달라지면, 같은 사건이나 이슈라 할지라도
그 뉴스를 접하는 개인의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며 해석
은 의견에 궁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매개적인 과
정을 통해서 뉴스 프레임이 여론의 향방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한다(2005, 이준웅).
따라서 프레임은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즉 뉴스가 어떤 특징
을 가지고 뉴스 생산자들에 의해 구성되는지에 관한 것과, ‘프레임이 어
떻게 해석되는가’, 즉 이렇게 구성된 뉴스를 수용자들은 어떻게 해석하
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것 두 가지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뉴스 틀은 기능적으로 대중의 이해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끌
며, 실체적으로 다양한 메시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조
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이준웅, 2009).
제 3 장 선행연구의 검토
1. 언론에 의한 프레임의 형성과 영향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용자가 인식하는 현실에 관하여 언론이
미치는 영향은 이른바 프레임(Frame) 이론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증
명이 된 바 있다. 프레임이란 선택(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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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는 것으로써 `지각된 현실(Perceived Reality)`의 특정 부분이
문제 정의, 인과관계 이해, 도덕 평가, 대응방안 제시 등의 상황 해
석에 있어 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Entman, 1993). 언론을 매개체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하기 보다
는 정보 전달자인 언론에 의하여 재해석된 사실에 가까운 것인데,
언론에 의한 프레임 형성이 정치현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
는 형성된 프레임으로 인해 현실문제 관한 수용자가 갖는 관심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Iyengar, 1991). 이를 인사청문회에
빗대어 보면 언론에 의하여 형성된 해당 후보자의 프레임이 후보자
의 배경, 과거 행적들만을 위주로 형성이 될 경우 정보의 수용자들
이 후보자의 배경이나 과거 행적들을 위주로 해당 사안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력 있고, 직위에 적합한 공직후보자를 뽑
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핵심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무결함, 정
치적 성향 등이 보다 우선하여 후보자 결정의 기준으로 인식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보의 해석은 수용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언론에 의해
형성되는 프레임이 수용자의 경험, 지식, 성향 등 개인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수용자가 최종적으로 지니는 또 다른 해석적 프레임을 형
성하는 것이다. 대중은 주어진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
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언론이 제시하는 프레임과 특정 개인이 갖고
있는 프레임 간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김성애․
이종혁, 2011). 이는 언론이 제시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
에 수용자와 여론에 대하여 언론의 프레임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
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개개인들이 갖는
별개의 해석적 프레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수용자의 현
실인식 간의 관계에 관한 여러 실증연구들이 밝혀낸 것처럼 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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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변화에 대하여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대중의 현실인식
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Gonzalez
et al, 2005; Malenka et al, 1993; Levin et al, 2002; Lundy, 2006;
이건혁, 2002; 이준웅, 2005;).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인사청문회에 관한 정보 수용자인 국
민 대다수가 뉴스와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
하는 고려하였을 때,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관한 여론의 형성과 방향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개개인들이 후보자
들, 그리고 후보자들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하여 스스로가 내렸다고
생각하는 견해들은 사실상 순수하게 스스로가 내린 판단이라고 하
기 어려워진다. 그보다는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과 자신의 특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인 것이다.
물론 그렇다면 순수한 언론의 영향을 밝혀낸다는 관점에서 개인
스스로가 내린 판단의 실체는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언론프레임에 의
해 받은 영향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봉착
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 버리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왜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인가? 언론에 의해 해석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순수한 자기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일부 상실하게 됨
에도 불구하고 정보 획득의 매개체로서 언론을 이용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대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언론이 갖는 속성에 기인한다. 언
론은 과거 중세유럽의 살롱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토론공간의
현대적 기제이다(Harbermas J, 1991). 미디어가 발달된 현대 사회에
서 현실에 대한 개개인의 지식이나 인식은 당사자가 직접적인 경험
에 의해 얻어낸 것 보다는 책, 대중매체,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 더욱 많다. 이 중에서도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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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 간접적 경험 제공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은 과거
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많고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
또한 매우 복잡하다. 현대사회의 대중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현
실 속에서 정보획득의 수단으로서 언론을 택한 것은 순전히 개개인
의 선호에 따른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기반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여론과 관련한 사회현상을 살펴봄에 있어 언론의 영향력을 중요
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언론이 제공하는
해석적인 정보가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함께 언론이
라는 수단이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이 형성하는 프레임과 수용자가 해석적으로
형성하는 프레임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 대중
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의 많은 부분이 언론에 의해 제공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 정보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신
념 등을 토대로 해석하여 중개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여론과
여론이 영향을 미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하여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
은 매우 큰 것이다(Scheufele, 1999).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인사청문회는 정치적인 이슈이다.
본 연구에 앞서 국내의 여러 실증연구들에서 언론프레임이 개인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결과로 제시한 바 있는데(김수진 차희원,
2008; 김윤경 외, 2013; 박은혜 김영욱, 2007; 박정의, 2007; 이건혁,
2002; 이재신 외, 2010;) 특히 박정의(2001), 이건혁(2002), 이재신 외
(2010) 등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언론의 프레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선거에서의 투표 행위는 개인
적인 의사결정에 귀속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모여 정치구
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정당·정치인 등의 행동과 의사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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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언론이 제시
하는 프레임이 개인의 현실 인식, 또는 보다 폭 넓은 여론에 대하여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에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정치적 사안의 결
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보도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이 인사청문회를 접하는 것은 각종 언론
을 통해서인 만큼, 언론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도는 고위공직자 임
명과 연계된 쟁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여론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유명희․홍준형(2011)에 따르면, 공직후
보자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있을 경우 후보자가 낙마할 확
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
면 한국의 언론들은 인사청문회를 보도함에 있어, 고위 공직 후보자
들의 재산, 부동산, 병역, 국적, 비리와 부패 등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조진만 외,2012; 이인욱․강주
현,2013). 특히 이인욱․강주현(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언
론의 후보자에 대한 보도 프레임 중 도덕성 프레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미국언론의 보도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성
향 프레임 보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도덕성 관련된 프
레임의 보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 보도에
관한 언론의 보도와 프레임이 인사청문회의 주된 목적인 후보자의
적합성 검증과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뤄지는 질의 중 직무역량에 대한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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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로 도덕성 관련 질의의 비중인 37.9%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실
제 한국언론의 보도는 도덕성 관련 보도 비율(61.9%)이 직무역량 관
련 보도 비율(38.1%)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결과(박성희․임
윤주,2012)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교적 정치문화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사회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이 높은 뉴스가치를 가진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정일섭,2003).
이처럼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와 언론보도의 논조
자체를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은 다수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
로 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이 인사청문회 결
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비록
유명희·홍준형(2011)에 의하여 언론기사의 논조와 인사청문회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대략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거기에 따르
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후보자가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 철
회, 자진 철퇴,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부결 등으로 결국 고
위공직에 임명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도덕성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
았다.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는 세금 탈루, 스폰서 의혹 등 지위를
이용한 특혜의혹,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신고의 누락 등
을 통한 재산 은닉, 병역 의혹, 이중국적 논란, 논문 표절, 청문회 위
증 등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병역 의혹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
는 경우 임명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다. 이에 비해 후보자의 정
책역량이나 정치역량, 여소야대 등의 정치환경적 변수는 임명 실패
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지봉, 2014). 그러나
이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는 가
운데 변수의 일부로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논조만을 대
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언론의 프레임을 세분화
26
하고, 언론기사들을 바탕으로 이를 자료화하여 계량적 방법으로 인
과관계를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자격 검증
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증을 위해 도덕성과 직무능력 차
원에서 주목하였고, 실증적 사례를 만들고자 했다.
제 4 장 연구의 설계
1.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언론프레임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언론의 기사 논
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사의 논
조뿐만 아니라, 기사의 숫자, 사설의 숫자 등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기사의 논조가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① 부정적 기사의 수(양적)가 많으면 인사청문회에 통과가 어렵
다.
가설② 사설에서 별도로 후보자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다.
두 번째로는 언론의 어떤 프레임이 영향을 인사청문회에 미치고,
그 프레임을 세분화해서 어떤 요인이 인사청문회에 유의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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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구문제와 가
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2.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특성에 대한 언론의 어떤 프레임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① 언론이 후보자의 특성 중 도덕성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면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다.
가설② 언론이 후보자의 특성 중 직무능력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면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인사청문회가 처음 실시된 2000년 이후에 인사청문회 대상은 점점 확
대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
혜 정부까지 수많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임기 첫 해(2008년)와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2013년)의 인사청문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진보정권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
한 것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대중 정부 임기 중반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도입이 되었기 때
문에 정권 초기 내각의 상징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뿐으로 소수의 공직
만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초기내각의 상징성이 있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도 김대중 정부의 이유와 비슷하다. 국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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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2006년부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
권 초기의 1기 내각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의 낙마 사례, 보고서 미채택으로 인한 임명 강행 사례가 적었다.
이는 연구주제를 명확히 하고, 가설을 검증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사례가 적었던 것은 그 당시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보다
높은 검증 시스템을 작동시켰다고 생각한다.
임기 첫 해의 경우에 주로 1기 내각과 2기 부분 내각 정도로 구성된
다. 임기 첫 해의 인사청문회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통
령 임기의 첫 해의 초기내각은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비전과 방
향을 설정한다. 어떤 사람을 어떤 직위에 후보자로 지명하는가에 따라
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정운영 방식 등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
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내각의 경우 언론과 국민(여론)의 관심도가 가
장 높은 시기이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언론과 여론의
영향력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언론과 여론에
의해 인사청문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례로 이명
박 정부 초기 내각에서도 3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 박근혜 정부 초
기 내각에서도 4명의 후보자가 언론과 여론에 의해 낙마했다.
이명박, 박근혜 초대내각 및 2기 내각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중에서 인
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국회동의대상자2), 소관상임위원회의 국무위원 및
주요기관장3)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위공직자 중 사법부의 대법원장, 대
법관, 헌재재판관의 경우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은 인사청문회 제도
가 사법부 보다는 행정부 정무직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사법부 쪽의
경우 낙마한 사례도 거의 없고, 언론과 여론의 관심도도 높지 않기 때
2)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3)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
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위원장, 한국은행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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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렇기에 연구주제와 가설을 검증하는 영향분석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27명, 박근혜 정부는
32명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59명의 후보자를 연구의 대상과 범위로 선
정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언론프레임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통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언론(신문사)의 기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언
론의 기사는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를 각각 대변할 수 있
는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으로 선정했다.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을 대표하
는 신문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
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검색어는 ‘후보자명’ 및 ‘후보자명 대상직위명’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였
다. 단, 부처의 이름이 길어서 줄임말 표현을 사용하는 신문사, 기사 등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줄임말과 부처명 전체를 검색해서 더 많이 검색
되는 기준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또는 ‘기
재부 장관 현오석’의 2가지 방법을 통해 검색을 하였음.) 그리고 기사의
검색기간은 후보자 지명 발표일로부터 ‘임명동의일·사퇴일·철회일’까지
를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본연구의 주제가 언론프레임이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공직 후
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기사만을 변수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언론에 의해 공지된, 임명동의일부터 고위공직자의 임명 또는 사
퇴/철회에 이르는 날까지를 검색기간 기준으로 하였다. 그래서 코딩 과
정에서 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관련된 기사가 아니거나, 인사청문회












27명 262 290 552
박근혜 
정부
32명 478 802 1280
합계 59명 740 1092 1832
<표3> 분석 대상 :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자료 요약
이 때 중요한 요소인 종속변수는 실제 직위에 임명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결과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는지, 보고서가 채택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O/X를 구분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주어
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못하였거나 인사청문 경과 보고
서 자체가 채택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상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의 경우 대통령은 국
회 차원의 실질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하더라도 후보자를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후보자의 공직임명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논문주제인 ‘언론프레임이 고위공
직자 인사청문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엔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 채택, 임명동의안 가결은 통과(O)로 정의하고,
반면에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사퇴, 철회는 낙마(X)로 정의했다. 예
를 들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장관직의 후보자가 국
회의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을 받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
명 강행했을 경우에, 실제로 임명은 되었지만, 국회의 인사청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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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미채택 되었기 때문에 ‘X’로 구분하였다. 당연히 인사청문
회 자체가 실시되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이 된 경우에도 ‘X’로 구
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분석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들의 명단과 지명
발표일, 채택·임명동의 또는 사퇴·철회일, 인사청문결과, 결과(본 연구
의 통과여부 판단기준), 실제임명 여부를 정리하면 <표4>, <표5>,
















1 어청수 경찰청장 20080108 20080211 보고서채택 o 임명
2 한승수 국무총리 20080128 20080229 임명동의안가결 o 임명
3 김도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80218 20080229 보고서채택 o 임명
4 이상희 국방부장관 20080218 20080229 보고서채택 o 임명
5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20080218 20080229 보고서채택 o 임명
6 정운천 농림부장관 20080218 20080229 보고서채택 o 임명
7 이윤호 산업자원부장관 20080218 20080229 보고서채택 o 임명
8 정종환 건설교통부장관 20080218 20080229 보고서채택 o 임명
9 강만수 재정경제부장관 20080218 20080229 보고서채택 o 임명
10 이영희 노동부장관 20080218 20080229 보고서채택 o 임명
11 남주홍 통일부장관 20080218 20080228
인사청문요청안 
철회 x x
12 이춘호 여성(가족)부장관 20080218 20080224 인사청문요청안 철회 x x
13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20080218 20080229 보고서채택 o 임명
14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20080218 20080229 보고서채택 o 임명
15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20080218 20080313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6 박은경 환경부장관 20080218 20080227 인사청문요청안 철회 x x
17 김경한 법무부장관 20080218 20080229 보고서채택 o 임명
18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20080302 20080326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9 김성호 국정원장 20080228 20080326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20 김태영 합동참모의장 20080318 20080328 보고서채택 o 임명
21 김하중 통일부장관 20080303 20080311 보고서채택 o 임명
22 이만의 환경부장관 20080303 20080311 보고서채택 o 임명
23 변도윤 여성부장관 20080227 20080313 보고서채택 o 임명
24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0707 20080806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25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80707 20080806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26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80707 20080806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27 김황식 감사원장 20080707 20080905 임명동의안가결 o 임명















28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20130103 20130219 임명동의안 철회 x x
29 김용준 국무총리 20130124 20130130 사퇴 x x
30 정홍원 국무총리 20130208 20130226 임명동의안가결 o 임명
31 윤병세 외교부장관 20130213 20130228 보고서채택 o 임명
32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0130213 20130304 사퇴 x x
33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20130213 20130306 보고서채택 o 임명
34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30213 20130306 보고서채택 o 임명
35 황교안 법무부장관 20130213 20130306 보고서채택 o 임명
36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30213 20130228 보고서채택 o 임명
37 김병관 국방부장관 20130213 20130322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38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30217 20130311 보고서채택 o 임명
39 류길재 통일부장관 20130217 20130308 보고서채택 o 임명
40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20130217 20130311 보고서채택 o 임명
41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20130217 20130308 보고서채택 o 임명
42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20130217 20130308 보고서채택 o 임명
43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20130217 20130322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44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30217 20130311 보고서채택 o 임명
45 신제윤 금융위원장 20130217 20130320 보고서채택 o 임명
46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20130302 20130320 보고서채택 o 임명
47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20130314 20130325 요청안 철회 x x
48 이성한 경찰청장 20130315 20130328 보고서채택 o 임명
49 김덕중 국세청장 20130315 20130326 보고서채택 o 임명
5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0130321 20130410 임명동의안가결 o 임명
51 채동욱 검찰총장 20130315 20130404 보고서채택 o 임명
52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0130314 20130418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53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20130217 20130418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54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20130324 20130417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55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20130330 20130423 보고서채택 o 임명
56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20130925 20131016 보고서채택 o 임명
57 황찬현 감사원장 20131025 20131128 임명동의안가결 o 임명
58 김진태 검찰총장 20131027 20131202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59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20131025 20131113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 어청수 경찰청장 보고서채택 o 임명 4 2 6
2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가결 o 임명 41 29 70
3 김도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6 3 9
4 이상희 국방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5 2 7
5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8 8 16
6 정운천 농림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3 3 6
7 이윤호 산업자원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2 2 4
8 정종환 건설교통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3 4 7
9 강만수 재정경제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8 4 12
10 이영희 노동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10 9 19
11 남주홍 통일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 
철회 x x 24 30 54
12 이춘호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 철회 x x 10 13 23
13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5 4 9
14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16 8 24
15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3 10 23
16 박은경 환경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 
철회 x x 23 27 50
17 김경한 법무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7 11 18
18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2 21 33
19 김성호 국정원장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18 40 58
20 김태영 합동참모의장 보고서채택 o 임명 1 0 1
21 김하중 통일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9 7 16
22 이만의 환경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5 6 11
23 변도윤 여성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6 9 15
24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8 10 18
25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4 7 11
26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5 8 13
27 김황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가결 o 임명 6 13 19
계 262 290 552












28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철회 x x 47 137 184
29 김용준 국무총리 사퇴 x x 31 35 66
30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가결 o 임명 28 37 65
31 윤병세 외교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8 15 23
32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사퇴 x x 25 32 57
33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11 21 32
34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9 12 21
35 황교안 법무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10 31 41
36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6 5 11
37 김병관 국방부장관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43 88 131
38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11 10 21
39 류길재 통일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10 6 16
40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11 15 26
41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14 14 28
42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14 21 35
43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26 33 59
44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고서채택 o 임명 3 5 8
45 신제윤 금융위원장 보고서채택 o 임명 14 14 28
46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보고서채택 o 임명 11 14 25
47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요청안 철회 x x 10 32 42
48 이성한 경찰청장 보고서채택 o 임명 6 10 16
49 김덕중 국세청장 보고서채택 o 임명 3 8 11
5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가결 o 임명 7 12 19
51 채동욱 검찰총장 보고서채택 o 임명 9 15 24
52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5 23 38
53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22 33 55
54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3 12 15
55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보고서채택 o 임명 4 6 10
56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보고서채택 o 임명 4 3 7
57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가결 o 임명 25 37 62
58 김진태 검찰총장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28 53 81
59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0 13 23
계 478 802 1280














1 남주홍 통일부장관 20080218 20080228
인사청문요청안 
철회 x x




3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20080218 20080313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4 박은경 환경부장관 20080218 20080227 인사청문요청안 철회 x x
5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20080302 20080326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6 김성호 국정원장 20080228 20080326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7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0707 20080806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8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80707 20080806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9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80707 20080806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x 임명
10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20130103 20130219 임명동의안 철회 x x
11 김용준 국무총리 20130124 20130130 사퇴 x x
12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0130213 20130304 사퇴 x x
13 김병관 국방부장관 20130213 20130322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4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20130217 20130322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5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20130314 20130325 인사청문요청안 
철회 x x
16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0130314 20130418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7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20130217 20130418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8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20130324 20130417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19 김진태 검찰총장 20131027 20131202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20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20131025 20131113 보고서 미채택 x 임명
<표8> 종속변수 “X”인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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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인 이명박 정부(2008년) 및 박근혜 정부(2013년)의 고위공직
후보자 59명 중에서 종속변수가 “X”인 대상자는 20명이다. 즉, 보고서
미채택, 미실시, 사퇴, 철회는 낙마(X)로 정의한 인원은 20명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59명 중에 20명으로 33.9% 수준이다. 여기서 이명
박 정부(2008년)는 전체 27명 중에 9명으로 33.3%이고, 박근혜 정부
(2013년)는 전체 32명 중 11명으로 34.4%였다. 이들 20명 중에서 실
제로 낙마한 경우는 7명(35%)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강행으
로 인한 임명된 경우는 13명(65%)이다.
4. 변수의 조작화 및 변수의 설정
이 연구에서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사의
논조와 언론프레임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갖는 영향에 대하여 탐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언론프레임
과 기사의 논조를 각각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기사의 논조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기사의
논조를 설정하였다. 기사의 논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인욱 강주현
(2013)이 제시한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보다 명확한 기사 분류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몇 가지 추가하였다. 추가한 기준은 사전조사
과정에서 연구자 간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기사
논조의 유형과 각각의 기준을 정리하면 <표8>와 같으며, 부정적 기
사의 건수를 우호적 기사건수와 부정적 기사건수의 합으로 나눈 비
율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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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공직후보자에 대한 기사 논조의 유형과 정의
유 형 기준
우호적
- 후보자의 경력 및 공직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기사
-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해명에 중점을 두고 보도된 기사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해명만을 보도한 기사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반대주장보다 월등히 많은 기사
- 기사의 제목에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들어간 경우
-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취재원 코멘트만 있는 경우
중립적
- 단순정보 전달
-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해명에 대한 보도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비판적
- 후보자의 경력이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나 비난에 중점을 두고 보도된 기사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만을 보도한 기사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해명보다 월등히 많은 기사
- 기사의 제목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들어간 경우
-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취재원 코멘트만 있는 경우
2) 후보자의 특성프레임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후보자
의 특성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취지, 근거
법률 및 선행연구들을 참고해서 크게 2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후보자의 특성을 크게 ‘도덕성’과 ‘직무역량’(능력, 배경)으로 나누었
다.
도덕성 범주의 세부사항은 재산문제(탈세,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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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병역비리(본인, 자녀 등), 학력논란(논문표절 및 학력위조), 위
장전입, 일반적 도덕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직무역량 범주의
세부사항은 능력(직무관련), 배경(직무무관, 발언, 정치성향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인욱 강주현(2013)은 한 미 양국의 언론 간 인사청문회 보도의
프레임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공직후보자 자질 검증에 관한 프레
임을 `도덕성`, `정치 성향`, `과거 경력`, `실력`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유형 중 정치 성향, 과거 경력, 그리
고 실력 간에는 <그림 1>과 같이 서로 중첩되거나 유형구분이 모
호한 상황들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이인욱 강주현(2013)의 언론 프레임 유형과 이 연구의
언론 프레임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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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보도함에 있어 해당
후보자가 과거에 소속되어 있었던 단체를 근거로 후보자의 정치 성
향에 관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는 후보자의 실력에 관해
언급을 하면서 과거 경력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있었다. 다시 말해
서, `과거 경력`이라는 개념은 `정치 성향`과 `실력`의 근거로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첩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무역량 프레임을 능력(실력)과 배
경으로 분류하였다.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과거 경력 그 자체를
언급하는 기사의 내용은 `배경`으로 분류하고, 과거 경력을 들어 후
보자의 실력이나 자질을 평가하는 기사의 내용은 `실력`으로 분류하
였다. 각 변수별 조작적 정의는 각각의 프레임에 관한 기사건수로
설정하였다.




증여세, 상속세 탈루 등 각종 세금 문제
재산 축소신고, 재산 증식 목적의 부동산 취득
병역 비리 자녀 또는 본인의 정당하지 못한 군 면제
학력 논란 논문표절, 대필, 이중게재, 학위문제, 학력위조
위장전입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일반적 도덕성 음주운전, 고급골프,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태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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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언론의 후보자 직무능력 프레임의 유형과 세부사항
범주 세부사항
능력(실력)








앞서 설정한 변수들 이외에 인사청문회 통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기타 통제변수로 삼았다. 성별(남, 여), 나이(40대, 50대, 60
대, 70대), 학력(서울대, 상위권, 기타), 경력(정치인, 법조인, 교수, 관
료, 기타), 출신지역(경상, 전라, 충청, 서울경기, 기타) 등으로 통제
변수로 하였다. 너무 많은 더미 변수의 존재로 인하여 결과값이 명
확하게 나오지 않고, 상쇄될 우려가 있어서 기타통제변수도 일정한
범주 및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5. 연구모형
1) 코딩 및 신뢰도 측정
앞서 논의한 기준에 따른 기사 분류는 전체 분석대상이 되는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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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사(조선일보 740건, 한겨레신문 1092건)를 세 명의 연구자들이
나누어 수행하였다. 조선일보의 740건 중에서 이명박 정부의 기사는
262건, 박근혜 정부의 기사는 478건이었고, 한겨레신문의 1092건 중
에서 이명박 정부의 기사는 290건, 박근혜 정부의 기사는 802건이었
다.
코딩 연구에 앞서 연구자들 간의 분류 유형과 대한 합의와 이해도
를 높이기 위하여 우선 <표9>, <표10>, <표11>으로 코딩의 기준을
세웠다. 그리고 코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선 분석대상 언론
보도 중 시범으로 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각각 실제 코딩
중에서는 분류가 어려운 기사들에 대하여는 별도 분류 후 토론 과
정을 거쳐 합의한 후 결정을 하였다. 즉, 교차검증 작업을 통해 코
딩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리고 코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사의 내용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전혀 관계없
는 경우나, 수많은 예시 중에 이름만 나오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코
딩에서 제외했다. 물론 이또한 연구자들간의 토론 및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코딩의 방식은 우선 기사의 논조를 우호적인지, 중립적인지, 비판
적인지를 살펴보고, 도덕성인지 직무능력인지, 그리고 도덕성이라면
세부적(재산, 병역, 학력, 위장전입, 일반도덕성)으로, 직무능력이라
면 세부적(능력, 배경)으로 하였다.
2) 분석모형 및 개념적 틀
이 연구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여부에 대하여
해당 공직후보자의 언론 프레임과 기사의 논조가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기준으로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을 분석하는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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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분석은 언론 프레임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부분과 기사 논조
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2회 실시하였다.
<그림 2> 분석의 개념적 틀
첫 번째 분석에서 사용될 변수들은 앞서 언급한 `도덕성`, `직무능








기사 논조를 위하여 두 번째 분석에서 사용될 변수들은 `우호적`,
`중립적‘, `비판적`의 세 가지 프레임 중 `중립적`을 제외한 두 가지









제 5 장 회귀분석 결과 및 해석
1. 연구문제의 회귀분석 결과
1) 코딩결과
코딩 과정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명확한 관련이 없
는 기사 803건을 제외하고 총 1029건의 기사에 대하여 코딩을 실시
하였다. 제외기사 건수가 많았던 것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
회와 관련된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들이 많았고, 또 다른 이유는 공
직명과 이름만 나오는 단신성 기사의 경우는 인사청문회 통과여부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하다보니 제외기사의 숫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코딩 결과는 <표12-1, 2>와 같다. 분석1을 위한 언론프레임 변수
들 중 도덕성 프레임이 545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고, 직무능
력(능력+배경) 프레임이 4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7%의
수준이고, 사실상 도덕성 프레임과 직무능력 프레임의 비율이 양적
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 프레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상식과는 달리, 후보자의 이력을 소개하고
과거의 행적 등이 대체로 동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코딩이 나왔다고
분석된다.
<표13-1, 2>는 각각의 프레임을 세분화 하여 코딩한 수치이다. 예
를 들어, 도덕성 프레임 하나에, 그 세부적으로 재산 문제, 병역 문
제, 학력 문제 등 3가지가 동시에 코딩될 수도 있다. 도덕성 프레임
중에서는 재산 문제가 5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일반도덕성 문제
(24%), 병역 문제(10%), 위장 전입 문제(5%), 학력 문제(4%)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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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역량 프레임 중에서는 능력(55%), 배경(45%)
이 비슷한 수치로 코딩이 되었다.
분석2를 위한 기사논조를 코딩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 기사가
678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우호적인 기사는 98건으로 전체의 10%, 중립적인 기사는 253건으로
25%를 차지했다. 이것은 부정적 기사가 기사적 가치가 더 높은 언
론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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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직무능력 우호 중립 부정
1 어청수 경찰청장 1 5 1 3 2
2 한승수 국무총리 17 21 11 11 16
3 김도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2 1 3 1
4 이상희 국방부장관 1 5 3 3 0
5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6 4 3 2 5
6 정운천 농림부장관 0 3 2 0 1
7 이윤호 산업자원부장관 2 1 0 2 1
8 정종환 건설교통부장관 1 5 3 1 2
9 강만수 재정경제부장관 1 5 2 2 2
10 이영희 노동부장관 9 9 1 5 12
11 남주홍 통일부장관 18 11 0 7 22
12 이춘호 여성(가족)부장관 13 2 0 0 15
13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4 1 1 3 1
14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15 5 6 5 9
15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14 3 0 1 16
16 박은경 환경부장관 30 3 0 2 31
17 김경한 법무부장관 9 2 1 5 5
18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16 16 1 9 22
19 김성호 국정원장 25 8 1 9 23
20 김태영 합동참모의장 0 1 1 0 0
21 김하중 통일부장관 2 9 5 5 1
22 이만의 환경부장관 5 2 2 1 4
23 변도윤 여성부장관 3 5 0 5 3
24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5 4 0 5 4
25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0 2 1 1 0
26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0 3 1 2 0








도덕성 직무능력 우호 중립 부정
28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83 31 0 7 107
29 김용준 국무총리 24 15 5 10 24
30 정홍원 국무총리 18 13 2 12 15
31 윤병세 외교부장관 6 3 0 4 5
32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 22 6 4 16
33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9 5 0 4 10
34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5 6 1 3 7
35 황교안 법무부장관 16 11 1 4 22
36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2 3 3 0
37 김병관 국방부장관 56 25 0 5 76
38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5 3 2 6
39 류길재 통일부장관 4 6 2 5 3
40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7 5 1 2 9
41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2 11 2 9 2
42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5 10 2 6 7
43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14 20 0 9 25
44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3 1 4 0
45 신제윤 금융위원장 3 9 2 5 5
46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5 8 1 4 8
47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14 15 0 5 24
48 이성한 경찰청장 6 4 1 2 7
49 김덕중 국세청장 1 5 1 5 0
5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5 8 2 5 6
51 채동욱 검찰총장 0 10 3 7 0
52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8 10 1 4 13
53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1 32 0 5 28
54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1 8 0 2 7
55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3 6 1 5 3
56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0 5 2 3 0
57 황찬현 감사원장 13 8 2 5 14
58 김진태 검찰총장 10 11 2 4 15
59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7 12 0 7 12
합계(1029) 545 484 98 253 678
<표12-2>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별(박근혜 정부) 코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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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청수 경찰청장 1 0 0 0 3 3 3
2 한승수 국무총리 10 0 7 3 7 14 14
3 김도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0 0 0 0 2 3
4 이상희 국방부장관 1 0 0 0 0 4 1
5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5 1 0 0 0 3 1
6 정운천 농림부장관 0 0 0 0 0 1 2
7 이윤호 산업자원부장관 0 1 0 0 1 2 0
8 정종환 건설교통부장관 2 0 0 0 0 4 0
9 강만수 재정경제부장관 1 0 0 0 0 5 1
10 이영희 노동부장관 6 1 0 0 2 8 1
11 남주홍 통일부장관 18 0 3 0 10 1 13
12 이춘호 여성(가족)부장관 15 0 0 0 0 0 2
13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2 3 0 0 0 1 0
14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15 0 0 0 0 5 1
15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6 0 8 0 6 1 3
16 박은경 환경부장관 32 0 0 2 1 1 2
17 김경한 법무부장관 5 1 0 0 3 2 0
18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14 6 0 1 1 6 20
19 김성호 국정원장 20 0 0 0 8 5 3
20 김태영 합동참모의장 0 0 0 0 0 1 0
21 김하중 통일부장관 2 0 0 0 0 6 6
22 이만의 환경부장관 3 1 0 1 0 2 1
23 변도윤 여성부장관 3 0 0 0 0 5 1
24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0 0 1 0 4 4 0
25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0 0 0 0 0 2 0
26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0 0 0 0 0 2 1
27 김황식 감사원장 0 1 0 0 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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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63 2 0 10 53 13 24
29 김용준 국무총리 22 17 0 1 1 11 14
30 정홍원 국무총리 12 10 0 4 2 8 7
31 윤병세 외교부장관 2 0 0 1 4 4 0
32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0 0 0 2 17 10
33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8 0 0 0 1 1 5
34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1 0 0 3 3 3
35 황교안 법무부장관 11 7 0 0 1 2 11
36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0 0 2 0 3 1
37 김병관 국방부장관 54 0 0 6 33 21 18
38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0 0 0 1 5 0
39 류길재 통일부장관 0 0 2 0 2 5 3
40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6 0 0 0 1 2 4
41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1 1 0 0 0 9 2
42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3 0 0 0 2 6 5
43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11 2 0 1 4 16 9
44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0 0 0 0 0 3 1
45 신제윤 금융위원장 1 0 0 0 2 5 4
46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4 0 0 0 1 4 6
47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13 0 1 0 2 11 13
48 이성한 경찰청장 4 0 3 0 0 3 3
49 김덕중 국세청장 0 0 0 0 1 6 1
5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4 0 0 0 1 5 5
51 채동욱 검찰총장 0 0 0 0 0 8 5
52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6 0 2 0 1 11 5
53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0 0 0 0 1 29 13
54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1 0 0 0 0 1 8
55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2 0 0 0 1 6 2
56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0 0 0 0 0 5 0
57 황찬현 감사원장 0 8 1 3 4 6 5
58 김진태 검찰총장 6 5 0 0 0 5 11
59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7 0 0 0 0 10 6
51
2) 언론 프레임 유형의 영향
언론 프레임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분석결과는 <표14 ~ 16>와 같
다. <표14>의 모형에서는 도덕성, 직무능력의 언론 프레임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p(β)을 해석해보면 도
덕성 프레임과 직무능력 프레임 모두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성별,
나이, 학력, 이전경력, 출신지역 등)을 통제하였을 때 도덕성과 직무
능력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기사의 건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후보자
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덕성에 관한 기사가 한 건 늘어날수록 통과 확률은 약 15% 감소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무능력에 관한 기사가 한 건 늘어날수록
통과 확률은 약 18%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직무능력이라
고 볼 수 있는 능력(직무관련)과 배경(직무무관) 프레임의 비중이
높을수록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것
이다. 기사건수에 있어서는 `도덕성` 프레임(545건)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무능력` 프레임(484건)에서 조금 더 강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석결과에서 나
타난 것처럼 `도덕성` 프레임이 갖는 영향은 보다는 `배경`, `실력`
과 관련한 직무능력 프레임의 영향력이 더욱 높다. 코딩한 결과에서
`도덕성`에 관한 기사건수가 가장 많았음을 고려해볼 때, 비록 기사
건수는 작더라도 `배경`이나 `실력`에 관하여 부정적 프레임이 형성
되는 것이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무능력’ 프레임 중에서는 ‘능력(실력)’ 부분이 β=-0.2502
로, 유의수준 0.1 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능력(실
력)에 관한 기사가 한 건 증가할수록 통과확률은 약 26%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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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직무와 관련 있는 능력의 부분이 직무와 관
련 없는 배경 프레임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직무능력 프레임의 비중은 능력 프레임(55%), 배경 프레임(45%)
로 비슷하게 적용되지만, 배경 프레임 보다는 능력 프레임이 유의미
하게 작용을 하였다.
한편, 도덕성 프레임을 세부적으로 적용해보면, ‘재산(금전)’ 프레
임일 경우에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경우 금
전문제에 관한 기사가 한 건 증가할수록 통과확률은 약 38% 감소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다소 의아할 수도 있다. 도덕
성 프레임에 의한 결과보다 도덕성의 세부프레임 중 재산(금전) 프
레임의 경우에 더 강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간
단히 2가지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도덕성 프레임 중 재
산(금전) 이외의 프레임들이 결과를 희석시켜서 도덕성 프레임 전체
가 상대적으로 덜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둘째, 도덕성 프레임
숫자 자체가 높았는데 낙마 하지 않고, 임명동의를 받거나 보고서
채택된 경우가 도덕성 프레임의 결과값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력
관계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는 주로 국무총리 후보자 한승수, 정홍
원 등이 해당된다. 이는 국무총리라는 자리의 중요성, 그 당시 정치
적 상황이 있었기에 언론의 도덕성 프레임을 통한 부정적 기사가
많았더라도 영향이 크게 적용되지 못했다. 즉, 연구에서의 한계점인
외부적 요인(고위공직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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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직무능력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도덕 프레임과
직무능력 프레임이 각각 유의수준 0.05, 0.1 하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ds ratio를 나타내는 계수를 비
율 개념으로 치환한 Exp(β)를 해석해보면, 도덕 프레임의 경우
Exp(β)가 0.8569를 나타냄에 따라 도덕에 관한 기사가 한 건 늘어
날수록 통과 확률은 약 15%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무능
력 프레임의 경우 관련 기사가 한 건 늘어날수록 통과 확률이 약
18%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2가 나타내는 모형의 설명력은
약 23% 수준이며, 이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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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도덕 프레임보다 직무능력 프레임의 영향력이 보다 더 크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은
주로 도덕성의 문제로 낙마했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
분석결과에서는 도덕성 프레임도 영향을 미치지만 직무능력 프레임
이 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여준다.





























































직무능력 프레임을 실력과 배경으로 세분화할 경우 실력 프레임이
유의수준 0.1 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약 28%로 나타났으며, 이때 직무능력 중에서도 실력에 관한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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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 증가할수록 통과확률은 약 26%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능력 프레임 중에서도 실력에 관한 프레임이 유의미하게 중요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관련 직무와 관련된 직업
이나 경력에 대한 것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도덕에 관한 프레임을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경우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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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한 기사가 독립변수로서 유의수준 0.05 하에서 의미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0.4852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금전문제에 관한 기사가 한 건 증가할수록 통과확률은 약 38% 감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최준영·전진영(2012)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후보자의 사적 차원에서 제기 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국회의 임명 동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
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후보자가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
비리 등의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제에 연루
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후
보자들보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래서 후보자의 윤리적 문제는 단순히 인사청문회에서 쟁
점으로 제기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명희·홍준형(2011)의 연구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병역의혹, 위장전입, 논문표절, 일반도덕성 관련된 등의 의혹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혹들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사항들이나 실제 공직자 후보자
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였다. 부동
산 투기 및 세금탈루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부동
산 투기의 의혹이 있을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가 임용되지 못할 확
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위공직 후보자에 관한 도덕
성 의혹들 중 재산증식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의 의혹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을 저해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
는 도덕성 관련 인사검증에 있어 다른 요인보다 재산 관련 의혹이
중요시되기 때문 일수도 있고, 많은 도덕성 의혹 중 재산 관련 의혹
들이 국민의 부정적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도 있으
며, 이에 따라 언론은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임명권자에 정치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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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이 밖에 과거 사회지도층의 경우 병
역 면제나 위장전입 등이 묵인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활동하여 왔
기 때문에 이를 고위공직자 임용의 영향력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편으로 군대는 남성 후보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논문표절은 학자 출신의 후보자들에게만 한정이 되는
등, 특정 세부 프레임은 특정 요소만을 한정하기 때문에 유의미성이
다소 떨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기사 논조의 영향
기사의 논조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분석결과는 <표17>과 같다. 기
사 논조는 우호적 기사와 부정적 기사의 합계 중 부정적 기사가 차
지하는 비율로 설정을 하였다. 이 때 비율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
지며,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우호적, 1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그리
고 0.5에 가까울수록 중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17>에 나타
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01하에서 부정적 기사가 유의미
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실질적 검증을 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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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논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기사(β=-0.3598)가 유의
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기사가 한 건 증
가할수록 청문회 통과 확률은 약 30%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 포함한 성별과 학력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47%수준이고,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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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설 존재여부의 영향
아래 <표18>에서 보다시피, 사설과 인사청문회 결과는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사설에 2번 이상 지면기사로 나왔
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는 강한 관계를 가진다. 조선일보의 경우
에는 사설에 2번 이상 이름이 실린 고위공직 후보자의 경우 100%로 통
과하지 못하였고, 한겨레신문의 경우에도 83%의 낙마비율(통과 못함)로
나타났다.

















이춘호, 박은경, 이동흡, 김종훈, 김병관, 
현오석, 윤진숙







한승수, 박은경, 최시중, 김성호, 이동흡, 
김용준, 김종훈, 김병관, 현오석, 채동욱, 
윤진숙, 이경재
1번 14 43% 남주홍 외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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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0 0 15 X X
2 박은경 환경부장관 30 3 0 2 31 X X
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83 31 0 7 107 X X
4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 22 6 4 16 X X
5 김병관 국방부장관 56 25 0 5 76 X 임명
6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14 20 0 9 25 X 임명
7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1 32 0 5 28 X 임명
위의 <표19>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일보 사설에 2번 이상 게재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경우, 7명 전원 ‘임명동의가결 및 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이춘호 후보자(인사청문요청
안 철회) 및 박은경 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 철회)는 결국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의 이동흡 후보자(임명동의안 철회), 김종훈 후보자(사퇴)
는 낙마했고, 반면 김병관 후보자(보고서 미채택), 현오석 후보자(보
고서 미채택), 윤진숙 후보자(보고서 미채택)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
로 인하여 임명이 되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논란이 된 2명
의 후보자를 모두를 낙마시켰지만, 박근혜 정부는 5명 중 3명은 임명
강행을 함으로써 2명만 낙마시켰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임명강행의
사례 때문에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 ‘X’를 보고서 미채택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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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철회, 부결, 낙마 등을 다 포함시켰다.




도덕성 직무능력 우호 중립 부정
대상자 7 336 201 135 6 32 298
전체 59 1029 545 484 98 253 678
비율 11.9% 32.7% 36.9% 27.9% 6.1% 12.6% 44.0%
<표20>을 보면 조선일보 사설에 2번 이상 게재된 고위공직 후보자
명단은 전체 59명 중에 7명으로 전체의 11.9%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
사수는 전체의 1029건 중 7명의 기사수는 336건으로 전체의 32.7%이
다. 이는 인원 대비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기사수가 많은 만큼
논란이 되었기에 사설에서 다루었을 수도 있고, 사설에서 다룸으로써
기사수도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 선후관계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설과 고위공직 후보자의 낙마(임명동의안 부결, 철회,
사퇴, 보고서 미채택 등)는 일정한 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해석
이번 연구에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인사청문회 결과
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를 2가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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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유형(`도덕성`, `직무능력`)과 3가지 논조(`우호적`, `중립적`, `
부정적`)로 세분화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임명동의안 가결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이처럼 독립변수를
세부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가 언론보도 구분방식(긍정
적/부정적)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한 영향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
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해석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분석결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직무능력` 프레임 언론보도가
청문회보고서 채택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프레임의 언론보도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만큼 그 영향력도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언론에서 주로 도덕성 문제로 자질의 문제제기
를 통해 낙마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는 지극히 직관적이
다.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도덕성과 직무능력
차원을 살펴보는 것인데, 사실상 직무능력을 잘 살펴보기란 쉽지 않
다. 하지만 도덕성의 문제는 아주 판단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판단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받아
들이고, 수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식과 다른 결
과를 보여준다. 이는 2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해석은
언론보도 중 `도덕성` 프레임의 영향력이 적은 것은 ‘도덕성’ 프레임
의 보도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기술통
계 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후보자의 경우 도덕성 프레
임의 언론보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정부의 인사검증시스
템4)에서 기본적으로 조사 및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이슈가
4) 청와대 인사위원회(인사지원팀)에서 3~5배수 ☞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 후 3배수 ☞ 인사위원회 제출, 대통령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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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이슈라는 점을 의미한다. 즉, ‘도덕성’ 프레임은 공직후보
자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청문회 결과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것이다. 널리 퍼지는 만큼 만성화되고
무뎌지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초기에 장
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의 이유로 국무총리 후보자
에서 낙마했지만, 그 이후에는 위장전입의 이유로 낙마한 경우는 드
물다. 언론과 국민의 도덕성 역치 또한 경험들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도 희소하면 가치가 높아지고, 반면에
흔하면 가치가 낮아지는 원리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도덕성
차원의 기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 기사의 가치(영향력)은 역설적으
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직무능력 프레임의 언론보도는 `도덕성`에 비해 덜 일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해당 프레임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은 ‘도
덕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 후보자로 선
정이 되면 직무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 즉 거의 능
력은 다 전제하는 부분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하면 결격사유 또는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
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능
력적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단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고, 그것이 발생해도 사실상 검증하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능력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사실상
낙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것이다. 이는 드문 현상이기 때문
에 언론과 여론에서도 비토 의견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두 번째 해석은 우리사회가 ‘직무능력’에
대해 `도덕성`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즉, 언론과 여론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공직후보자는 참더라
64
도, 능력(실력)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참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능
력과 실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예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추정컨대 한국의 개발독재의 경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성과를
전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결과지상주의 측면을 무
의식중에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료주도형 경제성장의 경험을
공유했기에 고위공직자의 능력은 당연한 기본 전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는 봐줄 수 있어도, 능력의 문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가면서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인식이 퍼졌
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용인가능성이 크지
만,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국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하
기 때문에 능력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분석결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프레임 중 재산(금전)
에 관한 프레임이 청문회보고서 채택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도덕성 중에서도 재산(금전)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투기, 탈세 등의 프레임으로 문제가 되면 인사청
문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과 여론이 재산
문제를 도덕성의 다른 프레임들 중에서 병역문제, 학력문제, 위장전
입, 일반적 도덕성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반
영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재산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예를 들어 병역 문제는 주로 남자
후보자만 해당이 되고, 학력 문제는 주로 학계 출신의 후보자만 해
당된다. 그러나 금전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
고, 따라서 누구나 공감하고 분노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이다. 즉 누
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 공감과 공분
을 사기에 적절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누구에게나 적용되기에
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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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부정적 기사의 논조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관적인 결과이다. 부
정적인 기사가 많아지면 인사청문회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
다. 또한 이 결과는 언론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언
론도 일정하게 충분히 상업적 동기를 가지고 있고, 상업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을 더 선호하고 많이 기사를 쓰게 된다. 즉 언론의 입장
에서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또
여론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기사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인사청문회 통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고위공직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신문의 사설에 많이 실리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다. 사설은 일반 기
사와는 달리, 그 언론이 목적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내고 여론을 이끌어가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사설
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에 해서 낙마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
인 기사들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사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현재 논란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미래에 가장 강력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그렇기에 사설이 인사청문회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선후의 관계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사설
의 개수와 낙마여부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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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첫째,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기사의 논조)의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정적 기사의 수가
많고, 사설의 숫자가 많으면 인사청문회 통과가 더욱 어렵다.
둘째, 고위공직 후보자의 직무역량(특히 능력)과 도덕성(특히 재
산)의 프레임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2.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프레임이 인사청문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소
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의 양을 늘리고 심화시켰다
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검증의 결과는 실증연구의 한 사례로
축적되어 후속 연구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언론에서 자주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식되어온, 도
덕성 프레임이 가장 강력할 것이라는 것에 반증의 예를 보여주었
다. 고위공직자의 자질에 대해 도덕성 측면보다 능력 측면을 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상식이라고 생각하
는 것에 대한 검증을 했다는 것에 의의와 시사점이 있다.
셋째, 언론의 프레임이 인사청문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봄으
로써, 사후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고민에도 일정한 계기가 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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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
다.
첫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즉 보수정권에 한정되어 있다. 진
보정권 및 보수정권 사이간의 비교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정권 사
이의 특성, 정권의 성격, 정권의 시점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사실 외부의 요소에 의해 영향력을
받을 여지가 크다. 인사청문회 그 당시 다른 이슈나 특정한 맥락에
의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해서 낙마함으로써, 3번째 이완구 국
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게 된다. 3번 연속 낙마시키
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언론과 여론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폭넓고 깊이 있는
사례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이 연구는 코딩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한 분석을 하였다. 그러
나 특정 조건일 때 보다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요인들이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언론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작아지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
구가 추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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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rame of the Press and its 
impact on the Results of 
Confirmation Hearings
Kang, Seung Hu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started to find out whether the press affects 
hearings of  high-ranking officers and how much it affects them. 
Even there were few cases that prove hearings were failed due to 
the articles and news, empirical studies that prove the 
correlationship were insufficient. How the frame of press reports 
of high-ranking officers is made up affects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opinion of related candidates. However advanced 
researches were dealing with only institutional discussion or the 
form of press reports, and researches that prove the 
cor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 of the press and the results of 
hearings were inadequate. This study tries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 that press presents and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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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arings by analysing empirically. 
The result of logistic analysis proves that negative articles affects 
the passage of hearings. As the number of negative articles and 
editorial pages increases, it becomes more complicated to pass 
hearings. And also it is found that the job competency and the 
morality of a candidate affect the result of passage of a hearing. 
Interesingly, candidate’s job competency is more influential than 
that of morality. This can be a counterevidence of a statement 
that the morality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is research can 
be interpreted in two ways. First, as the frame of the press 
reports that deals with the morality is generalized it is not 
influential. Peple are get used to it as this is widely spread. 
Second, it can be interpreted as strict rules are applied more on 
one’s job competency than that of moriality in our society. The 
press and people can stand the lack of the morality of a 
candidate while the lack of the ability of a candidate is not 
tolerable. This study is restricted to a conservative 
government(President Lee Myung-bak, President Park Geun-hye) 
and an external threshold exists. And more intensive case studies 
that prove which factors strongly affect in particular conditions. 
Hearings of confirmation is an extremly important system that 
realize democracy. Nominating high-ranking officers affects 
allocation of resources and this is related to both visible and 
invisible political factors. This study reveals and reviews how the 
press can affect the public opinion and people’s decisions. And 
as Park Geun-hye administration lost its power nowadays due to 
personnel matters the importance of qualification of high-ranking 
officers is more emphasized. More researches that affect the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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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hearings positively are needed. 
keywords : frame of the press, the results of confirmation 
hearings, ability, morality, logi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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